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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 Koreans had suffered heavily from municipal and industrial air pollution problems since 1960’s to 1980’s.

However the levels of SO2, CO, and Pb have been dramatically decreased since 1990’s due to various air pollutants’

reduction polic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1978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and the 1990 Air Quality Pre-

servation Act such as increasing the supply of low-sulfur fuel, the use of cleaner fuel, no use of solid fuel, and so

on. Even though the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has been strengthened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levels of NO2, O3, and PM10 frequently exceed the corresponding standards; for example, only 4 stations (1.7%)

out of 239 nationwide monitoring stations satisfied the 24-hr based PM10 standard in 2011. Moreover, upto the pre-

sent time, since there are serious underlying policies of economism and growth-first which can not be solely solved

by the environmental laws, it is difficult to root out undesirable social evils such as public indifference, passive acade-

mic activities, complacent government bureaucracy, insufficient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 and radical activi-

ties of environmental groups.

The paper initially reviewed air pollution history of Korea with surveying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in/out-door air pollution in the past Korea. Further this study extensively investigated legal and political changes on

air pollution control and management for the last 50 years, and then intensively discussed the present environment-

related laws and policies unreasonably enforc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actically revise many outdated legal

policies based on health-oriented thinking and on our current economic levels as well.

Key words : Air pollution history in Korea, Air pollution regulations, Emission standard,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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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오염은 오염물질의 다양성, 오염 행위자의 불

확실성, 감각과의 독립성, 대기오염에 대한 무지, 합리

적 대기환경정책의 부재, 관리감독의 책임감 결여, 경

제 편향적 사고방식 등으로 최근까지도 각종 오염행

위가 방치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은 아직도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시적 연기, 냄새나는 검은 연

기, 담배연기만이 대기오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SO2, CO, Pb와 같은 일부 규제대기오염물

질(criteria air pollutants)의 농도는 꾸준히 감소하여

환경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는 저유황 사용의무

지역의 확대, 청정연료로의 전환, 오염원 배출허용기

준의 설정, 연료첨가제의 전환, 연소효율의 개선 등의

노력 덕분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NO2, O3, PM10등,

소위 선진국형 오염물질은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데, 특히 PM10의 경우, 전국 239개 측정소

중 연간기준(50 μg/m3) 달성률은 55.6%, 24시간기준

(100 μg/m3) 달성률은 1.7%에 불과하여(MOE, 2012),

국민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 하락과 환경오염에 대한 무

지도 한 몫 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국공립 연구기관

의 소극적 연구활동, 정부의 성과위주적 무사안일태

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망각, 환경단체의 과격한 활동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제 가시

적으로 깨끗한 공기보다는 복지와 건강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개선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이전까지는 대기오염이 과

학적 학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단지 사회규범적 문

제라고 생각하였고 규제도 미약하였으며 건강문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역사 이래 각종

난방과 취사로 인한 인위적 대기오염과 황사 등으로

인한 자연적 대기오염을 겪어 왔지만, 단지 일시적인

생활상 불편함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경제적으로 피폐했던 1970년대까지 심각한

도시공해와 산업공해를 겪었지만, 공해문제를 거론할

여유도 없었으며 오염에 대한 학술적 정보도 없었다.

경제부흥을 향한 국민적 가치관과 인내심이 공해피

해를 뛰어넘어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한, 공해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였다. 지금도 우리나

라의 대기환경 규제개선이 늘 사회적으로 수동적이

고 더디게 수립되는 근원적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될 때까지 과거 50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

지만 최근까지도 법규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환경기준을 달성하게 하는 실행도구인 배출규제는

전면적인 수정입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대기오염 역사와 당시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배경인자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기오염 관리규제를 위한 입법 현황을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이후 대기

환경관리정책 속에 내재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2.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기오염 역사

서기 535년 로마제국 Justinian 황제시절에 발행된

법률요약집 중, 사물법(Law of Things)에는 “공기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명백하다: 자연법에 의거하여 공

기, 흐르는 물, 바다 및 해변은 인류의 공용 자산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Brimblecombe, 2008). 인간에게 무

한 가치를 지닌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 간결하지만

잘 묘사한 구절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은 인류탄

생 이후 현재까지도 공기 속 오염물질로 인해 고통

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인

류는 기후변화, 화산활동, 유성충돌, 대규모 먼지폭풍,

산불 등과 같은 자연적 오염의 영향을 계속 받아 왔

지만, 불과 도구가 발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인위적

공기오염을 경험하게 되었다. 기원전에는 대기오염

관련 자료가 거의 없지만, 인위적 공기오염은 굴뚝

없는 동굴과 원시 움집에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기원전 이집트 미이라 폐속의 검댕(soot) 침착, 이태

리 고대도시 Herculaneum에서 발견된 갈비뼈상의

흉막염(pleurisy)을 의심하게 하는 병변 등은 그 예

이다(Brimblecombe, 2008).

인류가 지구상에 정착하면서 대기오염의 실체와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다. 그 이전

시대까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란 그저 생활하며 겪

을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 정도였다. 인류 초기에 불

이 발명되면서 지구가 더럽혀지기 시작했지만 지구

는 그 정도 오염행위를 충분히 감당할 자연적 자정

능력이 있었다. 고대에 접어들어 부족과 국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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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인구가 밀집되고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이로 인해 야기된 공기오염으로 생활상 불쾌도가 다

소 증가했을 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처럼 우리나라

도 역사 이래 난방과 취사 연료로 장작과 목탄을 주

로 사용했으며, 동∙식물유, 수숫단, 볏집단 및 쓰레기

등 태울 수 있는 모든 저급 biomass 땔감에 의존했

음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 수혈주거지

에서 온돌구조가 확인되었으나, 굴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EKC, 2013). 하지만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운산 용호동 제1호 고분에서 굴뚝 무쇠 화덕

이 출토되었으며, 안악(安岳)3호분의 벽화에서는 고

구려 시대의 발전된 모양의 굴뚝이 확인되었다(EKC,

2013). 고구려의 주거는 산골짜기에 주로 있었는데, 겨

울철에는 모두 구덩이를 길게 파서 숯불을 밑에서 지

피고 방을 덥혔다고 한다(NIKH, 2013a). 한편 서기

880년 신라 헌강왕 때에는 왕이 태평성세를 논하며,

“지금 민간에서는 기와집에서 숯으로 밥을 짓고 땔

나무를 쓰지 않는다는데 과연 사실인가?”라고 언급하

였다(NIKH, 2013b). 이를 통해 당시 고급연료이며 대

기오염도가 덜한 숯의 대규모 사용을 짐작할 수 있다.

자연적 오염원 중 하나인 황사와 관련한 최초 기

록은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신라 아달라 왕 21년(서

기 174년)에 흙비(雨土)가 내렸다고 하며, 379년과

606년에는 백제에 우토 현상이 있었고, 644년 고구려

에서는 겨울에 붉은 색 눈이 내려 이 역시 황사현상

으로 해석되고 있다(Kim, 2013). 삼국사기에는 8회,

고려사에는 50회, 조선실록에는 200회 이상의 황사

기록이 있다(NIKH, 2013c).

한편, 비슷한 시기 고대 로마시민들은 대기오염문제

로 법적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며, 건물의 흑화현상도

기록된 바 있다(Brimblecombe, 2008). 고대에는 주요

대기오염원 중 하나로 동전 제조를 위한 구리 제련

공정이 있었는데, 로마시대 지중해 근처와 중국 송나

라 시대(960~1279)에 대기 중 구리 농도가 상승했

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Jacobson, 2002). 영국의 경

우, 석탄사용은 13~18세기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는

데, 석탄은 석회로와 대장간 이외에도 유리용해로, 벽

돌가열로, 양조장 및 가정용 난방 등에서 주로 사용

되었다(Jacobson, 2002; Simmons, 1993). 대기오염 기

록사 중 항상 언급되는 런던의 해탄(sea coal) 사건은

1228년 이전부터 사용한 나무 땔감을 대체하여 석탄

을 수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석탄연소로 초래된 런던의

공해는 너무나 심각해서, 에드워드 1세 (King Edward

I)는 석회로에서의 석탄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위반시 과중한 벌금과 함께 석회로의 몰수를 명하였

다(Cooper and Alley, 2011; Brimblecombe, 1987).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석회석 가마처럼, 벽돌, 기

와, 옹기, 도자기 등과 같은 건축자재와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가마에서의 연소행위가 고대부터 근대까지

주요 인위적 대기오염원으로 생각된다. 현시대에도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가마가 지역의 주요 오염원중

하나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숯 제조공정을 대기배출시설 중 탄화시설로 분류하

고 있다(MOE, 2012). 조선시대 박지원은 1780년 중

국을 기행하며 8일째 되던 날, 중국의 벽돌가마를 살

펴보면서 당시 우리나라 옹기가마와 기왓가마의 구

조적 결함, 땔감 연소의 효율성 및 산림피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자기를 굽든 옹기를 굽든 옹기장이

가 들어오면 사방의 산이 모두 민둥산이 된다. 백년

을 기른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소진되고 이들은 다시

새처럼 다른 소나무를 찾아 떠난다”고 기술하였는

데(Park, 2009), 당시 가마로 인한 조선시대 대기오

염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럽에서 석탄 증기기관(steam engine)이 18세기

에 발명된 이후, 처음 광산에서 배수용으로 사용되다

가, 제지공장, 철제 공장, 제분소, 면화공장, 증류고장,

운하, 수력, 기관차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었다. 대

기오염은 이러한 연소활동으로 도시지역까지 확산되

었으며, 1750~1880년에 진행된 산업혁명에 크게 기

여하였다(Rosenberg and Birdzell, 1986). 증기기관은

19세기 기간 동안, 미국, 벨기에, 독일, 러시아, 일본, 인

도, 남아프리카, 호주 등의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전

세계 석탄 연소량은 수백 배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용광로, 보일러 및 공장에서의 화학적 연소 등으로

영국의 공해는 갈수록 악화되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19세기 영국인의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 사망률과

비교하여 4~7배 정도 되었다(Jacobson, 2002).

3. 우리나라 과거 대기환경 영향인자에
대한 고찰

3. 1 에너지 인자에 대한 배경조사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Maechenjar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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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처음 석유가 도입된 시기는 1880년이다.

당시 석유는 주로 등잔용으로 사용되었는데, 붉은 색

을 띠고 냄새가 고약했던 연료로 기술되었다. 또한 석

유의 등장 이후 목탄(숯)과 함께 주로 사용되었던 동

∙식물유의 생산량이 급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911

년이다. 그해 조선총독부에서 2대를 도입하여 한 대

는 총독용으로 또 한 대는 왕실용으로 사용했었고,

이후 1915년에는 전국적으로 70대, 1920년에는 679

대, 1930년에는 3,873대, 1945년 광복 당시 7,326대

로 빠르게 증가하였다(Son, 2005). 액체 연료의 연소

로 인한 이동오염원이 주요 대기오염원의 하나로 등

장한 시기였다. 일제강점 말기에는 휘발유의 부족으로

목탄 차량과 카바이드 차량이 운행되기도 하였다

(Dong-A Ilbo, 1978e). 참고로 1961년에는 석유가 차

지하는 에너지 비중이 8.1%이었고, 1971년 초에는

46.6%로 크게 증가하였다(Dong-A Ilbo, 1971a).

6∙25전쟁 이후에는 피폐한 산림으로 난방과 취사

용 연료의 공급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1950

년대부터 연탄 사용이 본격화 되었다. 연탄연소는 당

시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요 오염원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저급 연탄의 불완전연

소로 인해 배출된 CO 때문에 많은 국민이 중독되고

사망하여 연탄은 실내공기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대

한의학협회에 따르면 (Dong-A Ilbo, 1973b), 1959~

1973년까지 전국의 연탄중독자 수는 518,280명으로

이중 24,990명이 사망하여 같은 기간 법정전염병으

로 사망한 9,344명의 2.7배가 되었다. 이후 연구결과

에서도 1965~1976년까지 총 5,429명(연평균 493

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실내공기문제였다

(KETDI, 1996; Kim, 1985). 모든 일간지는 연탄중독

사건을 사회면과 특집기사로 30년 이상 다루었다. 고

체연료인 연탄이 1990년대 기∙액 연료로 대체되기

시작할 때까지 약 30년간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가

되었고 세계적 관심사이기도 하였다(Kim and Park,

2012). 한편, 1973년 3월 발표된 정부의 치산녹화사

업 10개년계획 중 전국에 걸친 입산통제령은 저급

고체연료의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획기적인 조

치로 판단된다(Dong-A Ilbo, 1973a).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변화는 석탄의 공급부족으

로 1969년부터 주유종탄 시대가 되었다. 1966년도 총

에너지 비중은 석탄 46.1%, 나무 35.5%, 석유 15.9%,

수력 2.4%이었다. 1969년에는 역전되어 석탄 32.6%,

석유 37.4%이었고, 1971년에는 석탄 31.5%, 석유

44.6%가 되었다(Dong-A Ilbo, 1971c). 당시 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원유도입을 억제하고 석탄

증산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공해방지와 연료의 현

대화를 위해 서울 남부에 도시가스 공장을 세우고

가스공급을 시작하였다(Dong-A Ilbo, 1972c). 1974년

에는 석탄생산부진으로 가정용 이외의 석탄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기름값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

기도 했다(Dong-A Ilbo, 1974b). 또한 서울시는 1978

년도 당시 80만 채의 가정집 중 약 4만 채의 가정에

공급하던 LPG를 50만 채로 확대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Dong-A Ilbo, 1978a), 이러한 가정용 LPG

공급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대기오염도를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한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1980년

대에 들어서도 주유종탄 시기는 계속되었다. 1982년

도에는 총에너지 비중 중 석탄 33.6%, 석유 58.0%가

되었고, 1983년도에는 석탄 33.2%, 석유 56.2%, 원자

력 4.5%가 되었다(KEA, 1984). 이후 정부는 대기오

염저감을 위한 연료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는

데, 1981년 저황유 공급, 1985년 고체연료 사용규제,

1987년 무연 휘발유 공급, 1988년 LNG 사용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MOE, 1992).

3. 2 인구인자에 대한 배경조사

환경오염의 주요 인자 중 하나인 우리나라 인구수

는 1949년 약 20백만 명, 1970년 약 31백만 명, 1990

년 약 43백만 명, 2010년 48백만 명으로(NSO, 2013),

과거 50년 전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6∙25전쟁 이후 피난민의 희

귀이동과 더불어 가속화되었으며, 1955~1960년 사

이에 143만명에서 245만명으로 급증하였다 (EKC,

2013).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서울의 인구수는 1949년

144만 명, 1970년 553만 명, 1990년 1,060만 명, 2010

년 963만 명으로(NSO, 2013), 1990년을 정점으로 감

소했지만 과거 50년간 약 4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은 집약화된 공업화 과정과 획기적

인 도시화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도

시화율은 1960년 39%, 1970년 50%, 1990년 74%에

달했으며, 2000년에는 88%, 2010년에는 90%에 달했

다(NSO, 2013b). 여기서 도시화율이란 읍 이상의 행

정구역내 전체인구를 전국인구로 나눈 값이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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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제발전

으로 도시의 고용창출이 증가되어 도시화 과정이 가

속화되었고, 특히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교통난, 주택

난, 급수난, 쓰레기 홍수, 콩나물 교실, 난방 및 취사

연료수급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하였다.

3. 3 과거 대기환경실태

1960년대 대도시에서의 도시공해, 특히 대기오염도

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증하였다. 경향신문 사설에 의

하면(Kyunghyang Shinmun, 1969), “보사부 조사결과,

서울시내 SO2 농도는 0.38~0.44 ppm으로 1965년

0.01 ppm에서 1967년 0.043 ppm으로 4배 증가하였으

며, 1969년에는 10배로 껑충 뛰어 0.4 ppm대를 돌파

하였다. 당시 뉴욕의 0.05 ppm, 동경의 0.02 ppm의 10

배를 넘는 불명예스러운 세계신기록이다”라고 보도

하였다. 한편 먼지 농도와 관련하여, 서울의대의 공해

조사연구에 의하면(MK Business News, 1969), 1969년

7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평균 강하분진의 농도는 38.0 ton/km2/mon

이었으며 부유분진의 농도는 2.56 mg/m3이었다. 강하

분진 농도는 계속 상승하여 국립보건원이 서울시에

서 조사한 농도는 45.1 ton/km2/mon이었다(Dong-A

Ilbo, 1973g). 이 농도는 1996년 1월부터 11개월간 경

희대가 수원시 35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농도 5.7 ton/km2/mon와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당시 수원시는 영통지역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시기로 대부분 시내가 주거불가 지역으로 분

류되었는데(Kim, et al., 1999, 1998), 1960년대 말 서

울시 강하분진의 농도는 이 농도의 10배 이상을 초

과한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 내 산업공해도 심

각하여, 인천시에서는 Y화학에서 SO2가 방출되어

2,000여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 (Dong-A

Ilbo, 1973f), 서울에서는 도봉구의 M공장에서 암모

니아가 누출되어 8,000여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Dong-A Ilbo, 1975).

한편, 1960~80년대 환경문제는 도시공해뿐만 아니

라 산업공해 형태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온산 산업단지의 산업공해이다. 당시

정부는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데, 1974

년에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하여, 창원, 온

산, 옥포, 죽도, 안정, 여천 등 6개 지역 3천만 평을 공

업기지로 지정하였다(Dong-A Ilbo, 1974a). 울산지역

에서의 대기오염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1967

년부터 시작하여 1970~80년대에 최악이었다. 당시

SO2농도는 0.1 ppm 이상을 계속 기록하였고, 1978년

에는 공장근처에서 2.87 ppm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JEC, 2000). 한편, 울산, 여천, 장항 공

단에서 SO2, 암모니아 등의 공해로 지역의 총 농경

지의 95%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도 있다

(Dong-A Ilbo, 1978f). 이 시기 서울시 SO2 농도는

0.084 ppm (1978년), 0.094 ppm (1980년), 0.086 ppm

(1981년)을 보여(KEA, 1982), 시민들은 혹독한 대기

환경 속에서 생활했지만, 이후 저황유 공급, 고체연료

사용규제, LNG 사용의무화 등 연료정책으로 1991년

서울지역의 SO2농도는 0.043 ppm이 되어, 비로소 처

음으로 환경기준(당시 0.05 ppm)을 달성하였다(MOE,

1992).

그밖에도 70년대에는 괴산의 방사능 문제와 담양

의 수은중독 문제 등으로 커다란 사회적 파문이 있

었다. 괴산의 경우 노재식 박사, 담양의 경우 손동헌

박사 등은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당시 원인규명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Dong-A Ilbo, 1978g; 1976b).

4.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규제와
관리체계의 변천

정부수립 후 6∙25 전쟁을 거쳐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대기환경과 관련한

학술적 용어와 자료를 찾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서 ‘대기오염’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

은 1955년 5월 21일자 경향신문의 조그만 기사로서,

Winston Churchill경의 말을 인용하여, “무제한 계속

적인 원자폭발 실험은 지구의 대기를 해독스러운 방

사능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기사이다. 또한

동 신문 1962년 5월 6일자 기사에는 “소음, 대기오

염, 쓰레기, 분뇨 등의 무방비는 모든 질병의 원인으

로서 도시민의 건전 명랑한 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략) 디젤차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립자와 가스는 발암성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도하여, 놀랍게도 50년 전에 디젤입자의 발암성

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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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개정된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환경관련

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환경법의 개념

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즉 ‘자

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포

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환경문제는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연계된 총체적

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포함한 환경법으

로 해석하고 있다(MOE, 2012). 그럼에도 현재까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들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4. 1 공해방지법 시대(1963~~1977)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다

음해인 1963년 11월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적정한 생활환경을 구성함이 목

적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단

일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동법에 설정된 대기오염물

질은 매연, 먼지, 가스, 기타 대기 중에 배출되어 대기

를 오염시킬 요인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사회부 장관

이 정하는 것이었다. 특히 매연과 관련하여 링겔만

비탁도 2도 이하, 악취는 공기희석법 또는 식염수평

형법으로 측정하였다.

이 시대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빈곤의 탈피였으

며 환경오염 문제는 거의 무시되어, 경제개발과 외자

도입에 필요한 절차와 입법의 구색을 갖춘데 지나지

않았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공해행정을 전담할 조직

이나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책정도, 규제력도 전

혀 없는 불충분한 법률이었고(Kim et al., 1993), 시행

규칙이 제정된 시기도 1967년 5월이었으며, 1971년

1월에 개정된 공해방지법이 그나마 기본적 입법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Koo, 1979). 즉 법 제정 후

오랜 시간 방치된 사례로서 2011년 설정된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2015년에야 시행되는 사례와 비슷

하다. 1966년 4월 11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공해방지법이 발효된 지 2년 반의 세월이 흘렀지만,

공해방지를 위한 66년 총예산(?)은 1만 4,000원이

다.” 다음 해인 1967년에는 280만원으로 다소 증가

하였다(Dong-A Ilbo, 1971b). 또한 일본환경회의(JEC,

2000)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오사카시의 조례를 참

고했다고 하는 이 공해방지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한

환경과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총량규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징벌도 완만하여 공해방지법이라기보다

는 공해허용법이나 다름없다”라고 할 정도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노재식 박사 등은 “대기오염예방 및 방

지사업 등 장기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주요도시와 공업도시에서 측정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ong-A Ilbo, 1971b). 이 시기는

국가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시 하던 시기로서, 최근

일부 환경학자들이 우리나라 환경법의 원년이 결코

1963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의 현황

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선 QA/QC

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분

석방법, 공정시험은 물론이고, 오염물질의 명칭과 정

의도 부재하였다.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정의

의 부재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쳐 대기환경 관리정

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1970년대에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은 매연의 경

우 링겔만 도표로, 분진의 경우 극히 일부 연구소에

서 측정된 부유분진(이것도 입자크기의 상한선이 없

는 TSP로 사료됨)과 강하분진으로, 가스상 물질의 경

우 CO와 SO2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측정자료는

당시에도 대표성과 진실성 여부로 큰 논란이 있었다.

한 예로, 1970년도 서울시의 SO2오염도는 0.048 ppm

으로 당시 WHO 기준인 0.05 ppm에 미달하므로 “서

울의 공해는 아직 위험선에 가 있지 않다”는 시당국

자와 “이미 위험선을 한참 넘어섰다”고 대책을 촉구

하는 공해전문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당시 국립보

건원의 또 다른 조사결과는 0.072 ppm이었으며, 서울

시 위생시험소의 결과도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하

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2년 자동연속 이동측

정차량의 서울시청 앞 측정치가 0.02 ppm으로 조사

되었고, 전년도 평균치 0.05 ppm보다 매우 낮게 조사

되어 측정 신뢰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Dong-

A Ilbo, 1972a). 연이어, 미국의 Smithsonian 연구소는

국내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모아 ‘서울의 급격한 도

시화에 따른 충격’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는데(Dong-

A Ilbo, 1972b), 보고서에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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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된 도시 중의 하나로서 시민은 만성호흡기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울의 CO 농도는 33

ppm, SO2는 0.09 ppm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서울시

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문을 동 연구소에 보내 또

한 번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보사부는 대기오염 실

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각 시도에서 월 1회 SO2,

CO 등 대기오염도를 용도지역별로 측정∙보고하도

록 1976년 3월 지시하였다(Dong-A Ilbo, 1976c).

이러한 가운데, 문교부는 “대학교수는 수출 및 보

건위생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연

구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신문 등에 발표 또

는 공개하지 말 것”을 전국대학에 지시하였다(Dong-

A Ilbo, 1973c). 이에 당시 환경연구의 중심이었던 대

한의학협회에서는 연구결과 발표는 학자적 양심에

맡기자고 건의하였고(Dong-A Ilbo, 1973d), 학계의 반

발이 커지자 문교부는 종전 규제지시를 급히 완화하

여 협조공문을 재발송하였다. 하지만, 공문에는 여전

히 국익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Dong-A Ilbo, 1973e). 이와 같은

학술활동 규제 에피소드는 비록 오랜 세월이 경과하

였지만, 최근까지도 대학과 민간연구소의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발표가 소극적인 배경으로 생각된다.

4. 2 환경보전법 시대(1977~~1990)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안착과 각종 환경오염

사건으로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커지자,

소극적 환경대책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전 1963년 공해방지법은 위생법적,

공해법적 성격을, 1971년 공해방지개정법은 공해법

적 성격을 가졌는데, 환경보전법은 환경법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Koo, 1979). 환경보전법은 그 이전 오

염매체별 관리체계를 벗어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 관리기능을

포함하였으며,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 등

의 제도를 새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는 연료

사용 규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 기준, 차량의 배출

허용기준, 연료첨가제 규제,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환경보전법은 비록 공해방지법을 개편하고 강화시

켜, 당시로는 환경정책면에서 획기적인 시도였으나

제도마련과 법의 시행이 여전히 형식적이었다(Kim

et al., 1993). 또한, 환경관련법간의 체계적 통일성의

결여라는 중대한 결함을 여전히 안고 있었다. 환경규

제방법은 보통 법적규제(regulation), 보조금제(subsi-

dies), 부과금제(charges)로 구분되는데, 환경보전법은

거의 전적으로 법적규제 방법론에 의존하였다(Koo,

1979). 정부는 1978년 10월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

며 자연사랑과 환경보호를 국민의 의무로 선언하였

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

는 인식도 확산되었지만, 경제성장 위주의 편향적 조

화주의에 그쳤다. 따라서 공해저감대책에 대한 실천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Koo (1979)는 환경보존법

의 정책상, 내용상, 시행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

으로 실효성이 강조된 미래 환경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1984년 제5차 경제사회발

전 5개년계획의 실천계획을 수정하여 기본방향을 ‘경

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두고, 그동안 소홀하였

던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전 국민의 환경

보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시행하

였다(KEA, 1984).

4. 3 대기환경보전법 시대(1990~~현재)

정부는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1980년 1월 환경청

을 신설하였다. 1980년 이후 환경보전법이 수차례 개

정되었으나 갈수록 다양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 1월에는 환경청을 환경처로, 환경지

청을 지방환경청으로 승격하였으며 새로운 입법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이 1990년 제정되었

다. 이 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환경 매체별로 대기환

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6개 개별법이 각기 제

정되었는데, 이중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시간, 배출량 등을 고려

한 배출부과금 제도의 수정변경, 연료사용의 조치, 연

료의 황함유 기준의 설정, 생활악취의 규제, 자동차의

결함시정제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강화된 규제도 포함시켰다.

1995년 6월에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연말

에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었지만, 당시 압도적

인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 바탕을 둔 개발편향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기본적 철학

과 이념,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출 시간적 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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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입된 지방자치화로 지방정부의 환경보전의지는

더욱 퇴색하였고, 아직까지도 전문성 부족으로 중앙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3년 12월에는 당시 OECD 국가의 주요도

시 중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하고 있었던 수도권 지역

의 대기환경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수도권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기환경 개선목표 및 지역배출허용

총량 할당 등을 포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 수립,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자동

차 보급 활성화 및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등

을 담았다. 수도권특별법은 매 10년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VOC 및 먼지의 저감을 위한 ‘수도권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2013년에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5. 북한의 대기환경 관리체계 현황

북한에서도 중화학공업위주의 경제개발, 연료부족

으로 인한 산림황폐화, 경제특구의 개발 등으로 환경

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응한 법률

적 기반조성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2005년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개별 환경법들을 제∙개정하여 환경문제에 높

은 관심을 보였다(Kim, 2010). 북한의 헌법에도 환경

조항이 1992년에 신설되었다. 헌법 제57조에는 “국

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

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법 중 대기오염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

개별 매체별 지역규모 관리체계에 국제적 교류와 협

력을 얻기 위하여, 지구규모의 오존층 파괴 및 지구

온난화 방지 항목을 추가하면서 2005년에 동법을 개

정하였다. 동법의 일부 항목에서는 환경규제관리의

선진화된 조항도 눈에 띄는데, 1) 국가는 기관, 기업

소, 단체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건

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여야 한다(제3조). 이는 공해방지

대책의 사전 예방적 원칙과 과거 미국의 1970년의

청정공기개정법에 이용된 기술우위법률적 원칙(tech-

nology-forcing legislation principle)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 과

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

여야 한다(제6조). 특이하게도 환경보호법 제7조에는

“①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

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의 일관한 정책이므로, ②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

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

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강행되고 있는 핵실험 사

례를 보면, 헌법을 비롯한 환경보호법 규정 자체의 허

구성과 제반 집행과 이행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6. 우리나라 현행 대기환경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6. 1 경제발전의 틀에 갇힌 환경정책에서

환경보전 우선주의로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은 번영을 위한 도구로, 반면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경

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치관의 관계를 정립

하는 이념은 경제성장우선, 경제성장∙환경보전의 조

화, 환경보전우선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선진국의 경

우 일찍이 조화주의와 결별하고 환경보전 우선주의로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Koo, 1979). 또한 이미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개발위주의 정

책은 환경파괴 복구측면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경제

발전면에서 비효율적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마찬가지

로 환경보호위주의 정책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하게 되었다(El-Ashry, 1993). 즉 중진국 이하 수준의

국가에서는 균형적인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경제발

전과 환경개선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름길임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선진국 초입에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화주의는 커녕 여전히 경제성

장 우선주의 이념이 팽배하고 있는 바, 새로운 이념

의 환경보전 우선주의를 신속히 채택하여야 한다.

모든 거시적 경제활동은 자연환경을 변화시키지

만, 그렇다고 모든 생산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환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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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산업활동으로 대기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합리적 환경규제 정책을 통해

더욱 개선된 형태로 보전할 수 있다. 선진국의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Salzman and Thompson, 2007;

Kim et al., 1993), 정부의 확고한 환경정책이 존재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소득증가로 연결되었다. 다시 말

해,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흡한

위생시설, 부족한 상하수도 보급, 화석연료 연소에 의

한 대기 및 토양오염 등의 근본 원인은 빈곤하기 때

문이며, 이들 환경지표 들은 생활수준과 더불어 항상

개선되어왔다.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 대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은 동반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대

기오염규제가 산업경제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더

불어 환경, 에너지, 고용창출에 입각한 대기오염규제

가 시행될 때마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함께 창출

되었다. 즉, 각종 제어기술, 엔진기술, 재생 에너지기

술, 연료개선기술 등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책, 과학,

공학 분야의 공공 및 교육 부문에서 고용이 창출되

고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시행된 HAP

(hazardous air pollutants) 규제제도로 더욱 진화한 제

어기술이 발전하였고, 의료, 보건, 실버 산업분야 역

시 신속히 동반 성장하였다(Jacobson, 2002).

우리나라에서 SO2, CO, Pb 등과 같은 후진국형 오

염물질의 농도가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기본

적 이유는 국가의 경제발전 여력과 국민의 환경의식

증대에 힘을 얻은 정부가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확

실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청정연료의 보급확대, 저

황연료의 사용제한, 유연 휘발유의 생산금지 등 과감

한 연료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환경정책이 환경과학적 판단에 입각하여 합리

적으로 결정만 된다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

모할수있고대기환경의질도크게개선시킬수있다.

6. 2 배출규제의 개혁

대기환경보전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환경기준

과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환경기준은 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표이

지만,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달성지역에

대해 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의지가 중

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차례에 걸쳐 이들 기준

을 점진적으로 개정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행정목표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최근 건강∙복지목

표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PM2.5, 벤젠 등 환경기준 오

염항목을 늘리고 기준치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정책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기존오염

물질 관리정책으로는 건강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국

민들의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을 인정하고, ‘국민건강 중심’으로 환경정책 패러다

임을 바꾸어 2006년을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MOE,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시

행령과 규칙 속에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와는 달리,

아직도 수많은 문제점과 미완 항목들이 내재되어있

는 바 조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환경청 시절에 설정한 환경기준의 개념과 정

의를 살펴보면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

로 파악할 수 있다. “환경기준은 환경행정의 척도가

되는 환경목표로서 환경행정상 중요한 의미가 있지

만, 그 자체가 행정상 규제대상이 되거나 법적 구속

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초과해도 국

민이나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

다. 즉 환경기준은 규제기준과는 달리 환경기준을 달

성하기 위한 행정목표이며, 또한 환경기준은 많은 과

학적 조사에 의거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피해의 정도

를 알고 이를 고려하는 척도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KEA, 1988).” 현재에도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 중 NO2, O3, PM10등은 수시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처도 놀랍지만 이

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도 놀라울 따름이다. 환경기준

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철학을 바꿀 시점이며 환경

기준 달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배출규제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게 하는 실행도구이

다. 우리나라 배출규제는 배출시설(오염원)의 분류체

계, 오염물질의 대상항목, 배출량의 개념설정 및 산정

법 등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규제제도

를 논하기 이전에, 미국의 ‘1990년 청정공기개정법’

의 배출규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은 총량규제를

시행하면서 배출시설을 크게 주요오염원과 기타오염

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요오염원은 다시 일반오염

원, 유해대기오염원, 미달성지역에서의 오염원으로 세

분하고 있으며, 기타 오염원은 소규모 유해대기오염

원, 신설오염원 운영기준(NSPS: New Source Perfor-

mance Standards)에 준한 오염원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또한 실제 및 잠재배출량(potential emissions)

에 의거하여 일반오염원은 어떤 오염물질이든 100 t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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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r) 이상 배출시설, 유해대기오염원은 단일 HAP

10 tpy 이상, 또는 복합 HAP 25 tpy 이상 배출하는 오

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Salzman and Thompson, 2007;

Kim et al., 1993).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CACA, 2013), 대기

오염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 발생량에 입각하여 1~

5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환경기술인

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 유입구에서의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발생량을 의미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는 황산화물을 비롯하여 총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

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MOE, 2012). 그

럼에도, 1~5종 사업장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

물만의 발생량에 입각하여 구분한다. 예를 들어 1종

사업장이란 이들 3가지 오염물질의 합계가 연간 80

톤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

격자 1명 이상을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편, 동법 제22조에는 총량규제와 관련하여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

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

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

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사업장 구분이 미국보다 엄

격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의 분

류는 정의가 불분명한 입자상물질(다음 6.3 참고)과

2종의 가스상물질의 발생량에 입각하여 산정하며, 총

량규제도 일부 특정구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규제력이 매우 약한 유명무실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과 비교하면, 1) 사업장의 종별 구분

이 불완전하여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과 배출부과금

부과 등 종별 규제적용범위가 한정적이며, 2) 총량규

제대상 오염물질의 항목수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

산화물 등 3종으로 국한되어, 나머지 환경기준 오염

물질(CO, PM10, VOC 등)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3) HAP 항목에 대한 규제 자체가 미비하며, 4) 실제

및 잠재배출량의 구체적 산정방법론이 불완전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배출규제는 표면적으로는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구역에서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 배

출규제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농도규제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 규제도 비합리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및 특별대책구역에

서 시행되고 있는 총량규제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확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무엇

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염두에 둔 배출규제 제

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6. 3 먼지와 HAP에 관한 배출규제의 개선

분진의 물리적 크기분포는 화학적 위해 못지않게

중요하며, 방지장치를 설계할 때도 분진크기에 입각

한 처리효율이 성능평가의 핵심이 된다. 담배가 해롭

고 다이옥신이 해로운 이유는 화학적 위해 못지않게

해당 분진이 초미세하여 체내 침투도가 크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의 대기환경규제와 배출규

제는 TSP (총부유분진: total suspended particle, 우리

나라의 법률적 용어는 ‘먼지’임)에서 PM10으로, PM10

에서 PM2.5로 신속히 바뀌어 왔다. 우리나라도 1995

년 이후 PM10과 TSP의 환경기준을 동시에 설정하고

시행하다가, 2001년 이후부터는 TSP 항목을 삭제하

고 PM10 항목만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에 비로소

PM2.5항목이 신설되었으나 시행은 2015년 예정이다

(MOE, 2011).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먼지의 입경은 0.001~500 μm로서(MOE, 2013), 극

단적으로 모래크기의 입자도 먼지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TSP의 직경은 25~45 μm이다(USEPA,

2012). 따라서 우리나라의 먼지와 미국의 TSP는 기

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경과학기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우리나라

모든 기술보고서 상에 사용하고 있는 TSP 용어는 면

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

출량 산정, 건설표준품셈, 각종 공식 등을 사용할 때

커다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규제와 배출규제는 경제수준에 맞추어 시의적

절하게 입안되어야 한다. 하지만 1983년 이후 현재까

지 30년간 PM10과 PM2.5가 아닌 먼지만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은 무책임한 규제관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배출규제가 동반되지 않고 강화된 환경기

준은 전시성 탁상규제로서, 특히 분진크기의 중요성

과 오염물질의 위해성이 망각된 배출규제는 농도규

제이든 총량규제이든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이런

규제체계에서는 관련 방지기술의 연구와 개발은 낙

후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동구권이 환경기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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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

지만, 배출규제와 실행 미비로 가장 오염된 지역이었

음을 교훈삼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출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환경기준과 보조를 맞추어 당장

PM10으로, 가까운 장래 PM2.5로 확대하고 개정되어

야 한다. 녹색기술의 기본 프로토콜인 환경성, 경제

성, 위해성, 고용성 고려차원에서도 전면 배치되므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6. 4 기업규제완화와 배출관리인(환경기술인)

제도의 개선

환경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환경관리는 산업생산

활동의 방해물이 아니며 기업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합리적 규제를 통해

유한한 자원의 대체, 에너지 효율의 증대, 생산구조

변경을 통한 생산성 증대, 청정기술과 녹색기술의 보

급확산, 환경시설에의 투자증대, 고용효과 증가 등 긍

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기환경과학기술은 인

간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

이 강한 학문분야이다. 좁게는 실내공기부터 넓게는

지구대기까지 복잡하며 광범위한 자연현상을 대상으

로 고도의 기술을 적용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종합학

문이다. 이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 없이 국내∙외 환

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분야의 퇴보는 국제

경쟁력의 약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온다. 대기

환경과학기술은 인간의 건강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공공복지적인 실용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체의 경영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경제적인 실용

성, 대기환경 기초연구를 활성화시키는 학문적인 실

용성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환경보전법을 제정할 당시 환경

과학기술 인프라 부족으로 법 시행초기부터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 배출업소는 법률상 공해방지시설

을 갖춰야 했지만, 방지시설 생산업체는 전무할 정도

로 빈약했던 당시에 법규의 시행은 무리였다(Dong-

A Ilbo, 1978c, d). 한편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을 후발이익의 효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JEC,

2000), 선발국으로부터 기술습득의 기회를 얻어 각종

난제의 불확도를 낮출 수 있었고, 저비용∙저위험의

기술을 폭넓게 선택할 기회도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환경기술 기반은 장기간 지속된 배출규

제의 정비부재로 그 수준이 취약하다. 늦었지만 지금

부터라도 미국의 과거 기술우위 개념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후발이익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재 낙후

된 대기환경 공학기술은 결코 약점이 될 수 없다. 만

약 추후 배출항목 중에 PM2.5, PM10및 HAP 등을 점

진적으로 포함하여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함께

연관기술 지원을 위한 사전투자도 시간을 가지고 병

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재 경제여력과 양산된 전문

환경기술인력은 선진기술과 기술혁신의 성과를 신속

히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이며, 진정한 녹색성장의 발

판이 될 수 있다.

1978년 7월에 시행된 환경보전법에는 사업장마다

자격을 갖춘 공해방지관리인(배출시설관리인, 현 환

경기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

시 인력확보가 어려워 규제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많

았다(Dong-A Ilbo, 1978b; 1976b). 그 이후 환경관련

전문인이 양산되면서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1997년

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이후 성장위주 정책으로

의 전환과 일부 환경관료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배

출시설관리인 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 폐기되었다. 또

한 정부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

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6월 정부와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

업환경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다(MOE, 2000). 이에

따라 환경과 경제의 균형과 조화를 표방하며 들어선

과거 정권들은 예외 없이 성장위주의 정책을 강행하

였고, 환경투자가 손해라고 생각하던 사업장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의 호기가 되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

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환경기

술인의 의무, 자격,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에는 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시행규칙 제54조

에는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환경기술인의 의무고용제

를 시행초기부터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과는

별개로 1994년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3조에는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는 상위법적 조항이 있다. 또한 동법 ‘환경기술

관리인의 임명 및 신고에 관한 조항’에는 의무고용

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우선

제29조 4항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기술인

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그 중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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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

용한 것으로 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

또한 제37조에는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종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 사업장의 경우 3종 이

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

다”는 공동채용 조항을 담고 있다. 즉, 중소규모 사업

장이 공단에 속해 있을 경우 개별기업이 환경기술인

을 두지 않고 공단 소속의 3~4인 관리인이 사업장과

공단을 관리하는 제도이다(Sung, 1995). 1997년 환경

운동연합은 국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통상

산업위원회에 ‘환경관리인 의무고용 완화조치 철회’

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KFEM,

1997). 이와 같은 초법적인 조치로 인해, 최근 사업장

의 관리부실이 HAP의 불특정배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총 3만 3027톤이 배

출되었다(Chosun Ilbo, 2013).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환경∙안전사고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기업의 규제완화는 재해 증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

아왔다. 애당초 사회적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이 되어

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많았다(Kookmin Ilbo, 2013).

환경부는 2010년 1월 대기배출시설을 종전의 14개

에서 28개로 세분화하여 분류체계를 개선하였지만

(MOE, 2012), 환경기술인의 의무고용을 비롯한 배출

시설의 관리와 관련한 규제 개선조항은 별도로 설정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1996년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대통령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는 환경

에 대한 발상의 전환, 환경공동체 건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없

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이며, 희망이 없는 나라”

라고 끝을 맺은 바 있다(MOE, 1996). 또한, MOE는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1997.6.4)을 환경백서

서두에 싣고 있는데(MOE, 1997), 본 선언문의 실천

강령에는 정부, 시민, 단체, 산업체, 학계 및 언론의 역

할을 자세히 담고 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이지만 당

시의 초심을 잊지 말고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6. 5 환경관리정책의 편중으로 인한 폐해와

개선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매년 연료사용에 입각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정책자

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용연료별 배출계수는 1998년

이전에는 미국 EPA의 계수를 사용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국내외 배출계수를 병행 사용하여 산정방식

을 개선하였고, 생산공정, 에너지공급, 유기용제 사용

등 일부 비연소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MOE,

2007, 2005). 하지만 환경부 발행의 환경백서를 살펴

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도로상 차량(이동오염

원)을 거의 유일한 대기오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특정연도의 PM10의 기여율은 약 80%까지 과

다 산정되어 보고되고 있다(표 1 참조). 대기오염물

질이 인간환경 주변의 수백 수천 가지 오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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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n-road mobile source contributions for PM10 and all criteria air pollutants estimated by fossil fuel emission
factors in Korea and Seoul. As the calculation method was severly criticized in 2006 by receptor modelers,
the contribution result has been dramatically decreased since 2007. However, it has been still too high since
the method did not consider many of the other natural and anthropogenic sources. (Unit: %)

Year
All air pollutants PM10

Korea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 Seoul Metropolitan area

2001 39.4 62.0 31.0 67.7
2002 40.1 66.7 43.4 73.8
2003 39.5 66.9 43.3 73.3
2004 36.4 67.9 46.2 79.3
2005 35.2 63.2 37.6 69.8
2006 32.7 68.0 36.9 78.3
2007 31.4 49.1 23.5 48.8
2008 29.7 - 16.2
2009 30.8 - 46.8 8.9 33.1

Source: White Paper of Environment, MOE (2004~2012)



방출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오류는, 화석연료의

연소가 대기오염에 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

에, 여전히 미흡한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

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장기간 사회

적으로 부각되었고 정책자료로 오용되어 우리나라

대기환경의 연구와 학문, 정책, 교육, 홍보 등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잘못된 정책에 의한 선

택과 집중으로 국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는 이동오염원에만 집중되었고, 사실상 산업체 오염

원을 포함한 모든 인위적 오염원의 위해성과 관련된

기술개발은 외면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기오염에 대한 편중된 시각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언론에 부각된

담배연기, 라돈, 다이옥신, 석면, 불화수소뿐이었고, 그

외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은 망각되었다. 또한 미량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심각성보다는 극소수 규제오염

물질의 양적인 저감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기

업 역시 지역의 환경보존에 대한 각별한 책임의식과

자율적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몇 가지로 국한

된 규제오염물질에 대해서만 허용기준을 맞추려는

미온적 저감노력을 보여 왔다. 대부분의 경우, 전처리

설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고도처리 설비의 설

치와 전문성을 갖춘 배출관리 기술인도 필요하지 않

았고 환경기술개발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이동오염원만 부각되다 보니, 합리적으로 고

루 집행되어야 할 정부예산도 ‘선택과 집중’ 정책으

로 특정사업에 편중되었다. 천문학적 예산이 중앙정

부차원에서 가스차량 보조금 지급과 경유차량 배출

가스 개선 등 차량관련 사업에 사용되었다. 현재도

CNG 버스 한 대당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국비, 도

비, 시비 형태로 지출하고 있다. 참고로 CNG 버스는

1999년 서울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 이후(MOE,

1999), 2002년에는 2,046대(MOE, 2002)로 증가하였

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총 38,641대가 보급될 예정

이다(MOE, 2012).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지자체의

그나마 한정된 환경예산도 편중되어 지역의 대기환

경, 실내공기, 수질 및 토양, 생태 등 주요 환경매체의

관리가 소월하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적합하고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였는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의

오류가 대기환경학적으로 증빙된 이상, 미래의 환경

개선과 녹색성장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 및 지역의 생태와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환경

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학이 뒷받침된

시의적절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십여년 전까지 CO2를 오염물질로 간주한 환

경과학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CO2로 인해 기후변화

가 초래되고 인류생존에 위협을 준다는 사실이 급속

히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지구상 수많은 기

후변화 이변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급증하면서, 이제

는 대다수 일반사람들이 지구온난화 이론에 동조하

게 되었고 기후변화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득실

을 저울질하면서, 해결방안으로서 녹색기술에 의한

녹색성장을 지향하였다. 이 기술 중 각광받고 있는

대응책 중 하나가 저탄소 기술인데, 저탄소라는 의미

를 CO2를 적게 배출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고,

화석연료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증대 및 절약, 자원의

재이용 및 재순환 등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모범 답

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녹색기술기

반에서 녹색성장의 주안점을 에너지 분야에서 찾을

때 당시 대다수 환경과학기술자들도 거부감을 표시

하지 않았다.

사실상 녹색공학 또는 녹색기술은 이전의 공해예

방기술을 대체하는 환경친화적 기술로서 지금도 진

화가 계속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 녹색기술의 설계는

환경서비스 산업의 기반이기도한 환경영향평가, 전생

애평가, 위해도평가를 전제로 수행되며, 설계대상 목

표물이 전생애기간 동안 환경성, 경제성, 위해성, 고

용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여야 한다는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생, 절약, 재순환 측면에서 최선의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200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4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이 법은 녹색기술과 연구개발, 녹색산업구

조로의 전환과 지원, 녹색국토, 도시, 건물, 교통, 녹색

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종합법이며 상

위 기본법이다(MOE, 2010). 하지만 이 법은 진정한

녹색기술 이념을 외면하고 지난 5년간 모든 환경정

책과 예산배정을 다시금 편중시킨 법률적 기반이 되

었다. 전술한 이동오염원 편중정책으로 지역 대기환

경개선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지구기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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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자 시도된 일련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국가

와 지역의 합리적 환경규제와 예산분배는 또 다시

편중하게 되었다. 녹색성장은 말 그대로 녹색기술의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되어야 하며, 지구환경

개선 노력이 국민의 환경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녹

색기술의 시작점은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이다. 실내

공기오염부터 시작하여, 도시규모, 지역규모, 지구규

모의 대기환경은 하나의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이다.

7. 결 언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역사를 고찰

하였고, 과거 50년간 대기환경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인자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1963년 공해방지

법 이후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까지 입법 당시의 사회

환경과 대기환경 현황을 논문, 신문자료, 정부간행물

등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현행 법규상 대기환

경개선에 역행하는 규제제도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1978년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며 자연

사랑과 환경보호를 국민의 의무로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환경청은 1984년 당시 실천계획을 전면 수

정하여 기본방향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역점을 두었고, 대통령은 1996년 ‘환경대통령 선언

문’을 발표하면서, “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나라

는 미래가 없는 나라이며,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환

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1997년 ‘환

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의 실천강령을 통해 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 시민, 단체, 산업체, 학계 및 언론

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모든 선언들은 항상

실효성 없는 환경규제와 정책제시로 끝을 맺었고 용

두사미가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1990년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무수한 개정작업이 있었고 현재도 많은 법안이 입법

예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선진외국

의 환경관련 종합법과 비교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환경보전우선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수정되어

야 한다. 특히 모호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의 분류기

준, HAP가 배제된 배출규제, 사업장 위주의 한정된

오염항목 설정 및 배출량 산정, 비합리적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유명무실한 총량규제, 관대한 배출부과금

규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기준과 보조를 맞추어, 현재

의 먼지 배출규제에서 탈피하여 PM10규제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상 명시된 환

경기술인의 의무고용 제도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상위법에 의해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도 침

해되고 있는 바, 이러한 완화조치법은 조속히 철폐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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